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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1980년대 500만호 주택건설정책과 함께 일시

에 대규모로 조성된 수도권 1기신도시는, 완공

이후 약 2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

되고 있다. 1기신도시의 쇠퇴가 특정시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주거지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

우, 이에 따른 도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초래될 가능성이 클 것으

로 예견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도시에 조성된 주거지의 경우 주택자체와

주거환경이 기성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

여 현재까지는 주거환경 정비문제가 크게 대두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이 입주

후 약 20여년이 경과되고 있어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수요도 동시다

발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이 15층 내외의 중고층 아

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어, 수익성 중심의 재건

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경우

고층고밀화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도시경관의

악화, 주거환경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

능성도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으로 인해 세대수 및 인구 증가가 불가피해지는

데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공급 문제도 대두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정비사업이 일시

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

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국지적인 전세난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1기 신도시 주거지의 계획적 재생을

위해서는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지 정비사업

의 총량적 수요를 추정하여 정비사업이 특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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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전면 재건축 방식 일변도에서 탈

피하여 수직․수평 리모델링, 대수선 등을 통해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정비

사업의 시기를 분산시키거나 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자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간구조나 도시기능의 재편방향을 고려하

여 정비사업의 방식과 정비계획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기신도시의 주거지 재

생여건 분석의 일환으로,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사업 방식별 대상단

지의 물량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정비사업으

로 인한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수준을 예비적으

로 검토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향후 1기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생여건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본격적인 재생사업 추

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분석방법 및 기준

1. 분석방법 및 SN별 분석기준

1기신도시 총 313개 아파트단지 중 시나리오

분석에 필요한 단지계획, 건축계획, 세대특성 등

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305개 단지를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단지별 총세대

수(가구수) 및 인구수, 용적률, 층수, 단위세대

규모 비율(평형대 비율)이 확인 가능한 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자료는 인터넷 부동

산 정보(DAUM 부동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

며, 일부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것으

로 판단되는 단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정보

를 활용하거나, 정보확인이 가능한 타 단지의 평

균값을 활용하였다.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분석방

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를 기준으로 2030년 이후까지의 정

비사업의 총량적 규모와 발생 시기를 추정하였

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상 단지의 판별

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 판정 요건 중 주택의 노

후도(건축연한)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1)



구분
현재~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4단계)

2030년 이후

(5단계)

분당
96 

(75,483세대)
- -

24

(22,167세대)

66

(51,795세대)

6

(1,521세대)

일산
81

(52,190세대)
- -

4

(2,608세대)

73

(47,583세대)

4

(1,999세대)

산본
37

(42,944세대)
- -

6

(5,654세대)

24

(30,754세대)

7

(6,536세대)

평촌
59

(48,912세대)
- -

23

(14,986세대)

33

(30,958세대)

3

(2,968세대)

중동
32

(27,142세대)
- -

1

(1,030세대)

27

(23,158세대)

4

(2,954세대)

계
305

(719,671세대)
- -

58

(46,445세대)

223

(184,248세대)

24

(15,978세대)

<표 1> 재건축(재개발) 요건 충족 단지수 추정

노후도 기준은 1기 신도시가 모두 속해 있는

경기도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기준을 적용

하였다. 경기도 정비조례에서는 노후도 판정을

위한 최소 건축연한을 준공시점에 따라 최소 20

년에서 최대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기 신

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1981년 이후

준공되었다고 볼 때, 평균적으로 준공 후 30～35

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를 기점으로

상당수의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가능 시점에 들

어선다고 볼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는 관련 법령을 정

비중이나, 일반적으로 준공 후 15년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여

리모델링 대상 단지를 판별하였다. (표1)

구분
노후도 판정 최소 

건축연한

신도시 단지수

(준공연도 기준 %)

1980년 이전 

준공
20년

0 개 단지

(0 %)

1981~1999년

준공

20+(준공연도-198

0)년

296개 단지

(97.1%)

2000년 이후 

준공
40년

9개 단지

(2.9%)

<표 2> 경기도 조례에 의한 노후도 판정 기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발생시기와 대상 단지의 총량적 규모를 추정하

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증가되는 주택호수(세대

수) 및 인구수를 추정하였는데 세부적인 산출기

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대상 단지별로 현재의 용적률을 조

사한 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상 허용되는 최

대 용적률을 적용할 때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수

1)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판정요건은 노후도, 불량건축물, 접

도율 등으로 다양하나, 신도시의 경우 불량건축물이나 접

도율의 요건을 대부분 양호하다는 점에서 노후도를 기준

으로 정비사업의 발생시기와 총량적 수요를 추정하였다.

(세대수)와 인구수를 산출하였다. 용적률의 경우

인센티브에 의한 추가 용적률은 고려하지 않았

으며, 기타 단지계획 및 건축계획 차원에서의 계

획요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공급 가능

한 주택수(세대수)는 해당 단지의 단위세대 규모

비율대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를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증가되는 인구수를 추정

하였다.

최종적으로 검토한 시나리오는 이상의 분석기

준과 방법을 전제로 SN-1. 정비사업 방식을 각

각 최대한 허용할 경우, SN-2. 정비사업 방식별

선호도를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비사업의

물량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SN-3은 이주수

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정비사업 물량을 검토

하였다.

2. 정비사업 대상 노후 아파트단지 규모 추정

분당 등 1기신도시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단지

를 대상으로 현재부터 2030년 이후 시점을 기준

으로(5년단위로, 1～5단계로 시기구분) 재건축

(재개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대상 단지의

총량적 규모를 추정하였다.

각 신도시별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당의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추출한 총 101개 단지 중

현재 보금자리 사업을 진행 중인 2개 지구와 자

료가 없는 3개 지구를 제외한 96개 단지를 대상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산은 경우 건축물대

장에서 추출한 총 83개 단지 중 현재 보금자리

사업을 진행 중인 1개 지구와 자료가 없는 1개

지구를 제외한 81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산본은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추출한

총 37개 단지 중 자료가 없는 2개 지구를 제외

한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

촌은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추출한 총 59개를 사

용하였으며, 중동은 건축물대장에서 추출한 총

33단지 중 자료가 없는 1개 지구를 제외한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분 계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전체

총세대수(기존+증가) 331,105 105,129 75,893 55,470 62,956 31,657

증가 세대수 83,866 29,646 23,135 12,526 14,044 4,515

증가 인수수 495,505 85,974 67,093 36,324 293,472 12,642

증가비율 (%) 33.92 39.28 43.85 29.17 28.71 16.63

2021

~

2025

(3단계)

총세대수(기존+증가) 61,866 30,647 3,827 7832 18,368 1,192

증가 세대수 15,421 8,480 1,219 2178 3,382 162

증가 인수수 124,814 24,593 3,535 6316 89,916 454

증가비율 (%) 33.20 38.26 46.74 38.52 22.57 15.73

2026

~

2030

(4단계)

총세대수(기존+증가) 248,838 72,522 68,641 39,356 41,287 27,032

증가 세대수 64,590 20,727 21,058 8,602 10,329 3,874

증가 인수수 342,720 60,109 61,069 24,946 185,748 10,848

증가비율 (%) 35.06 40.02 44.26 27.97 33.36 16.73

2030년 

이후

(5단계)

총세대수(기존+증가) 20,401 1,960 3,425 8,282 3,301 3,433

증가 세대수 3,855 439 858 1746 333 479

증가 인수수 27,971 1272 2489 5,062 17808 1,340

증가비율 (%) 23.30 28.86 33.42 26.71 11.22 16.22

<표 4> SN-1 : 재건축사업에 의한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 검토결과

구분
현재~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4단계)

2030년 이후

(5단계)

분당
96 

(75,483세대)

92

(74,730세대)

4

(753세대)
- - -

일산
81

(52,190세대)

81

(52,190세대)
- - - -

산본
37

(42,944세대)

35

(42,249세대)

2

(695세대)
- - -

평촌
59

(48,912세대)

58

(47,945세대)

1

(967세대)
- - -

중동
32

(27,142세대)

32

(27,142세대)
- - - -

계
305

(719,671세대)

298

(717,256세대)

7

(2,415세대)
- - -

<표 3> 리모델링 요건 충족 단지수 추정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물량을 추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 총 305개 단지 중

58개 단지가 2021년～2025년에 노후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건축연한에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2030년 사이에 223개 단지,

2030년 이후에 24개 단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6년～

2030년 사이에 전체단지의 73.11%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다음으로 리모델링(수직증축) 사업 물량을 추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이 정비중이

나 준공 15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단지

의 97.7%에 해당하는 298개 단지가 2015년 안에

리모델링을 위한 최소 연한에 도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3)

Ⅲ. 정비사업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1. SN-1 : 재건축, 리모델링을 각각 최대 허용

앞서 분석한 재건축, 리모델링(수직증축) 사업

의 도래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재건축, 리모델링

을 통해 최대 법적 허용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

할 경우를 가정하여, 정비사업 후 증가하는 가구

수와 인구수를 추정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 5개 신도시의 아파트단지의

세대수 및 인구수, 현재 용적률, 세대규모비율(평

형별 비율), 세대규모별 세대수, 단지별 추가 개

발가능 용적률, 평균 가구원수를 조사하였다. 각

단지의 현재 용적률, 세대수는 인터넷 부동산 정

보(DAUM 부동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자

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자료

를 사용하였다. 정비사업에 의한 증가되는 세대

수와 인구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였

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모두 법상 허용하는 용적

률 또는 최대 증축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이



구분 계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전체

총세대수(기존+증가) 304,857 89,347 75,204 50,565 57,999 31,742

증가 세대수 58,276 13,864 23,104 7,621 9,087 4,600

증가 인수수 169,189 40,207 66,740 22,100 27,262 12,880

증가비율 (%) 23.63 18.37 44.35 17.75 18.58 16.95

현재

~

2015년

(1단계)

총세대수(기존+증가) 301,973 88,457 75,204 49,731 56,839 31,742

증가 세대수 57,807 13,727 23,104 7,482 8,894 4,600

증가 인수수 167,808 39,809 66,740 21,697 26,682 12,880

증가비율 (%) 23.68 18.37 44.35 17.71 18.55 16.95

2016

~

2020년

(2단계)

총세대수(기존+증가) 2,884 890 0 834 1,160 0

증가 세대수 469 137 0 139 193 0

증가 인수수 1,381 398 0 403 580 0

증가비율 (%) 19.42 18.19 0.00 20.00 19.96 0.00

<표 5> SN-1 : 리모델링에 의한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 검토결과

루어지고,2) 추가로 공급되는 세대규모는 현재의

세대규모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

고, 산정된 세대수에 각 신도시별 평균 가구원수

를 곱하여 증가되는 인구수를 산정하였다.

우선 재건축사업에 의한 세대수와 인구수는

신도시별로는 일산이 43.85%로 많이 증가하고,

분당 39.28%, 산본 29.17%, 평촌 28.71%, 중동

16.63%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다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의한 세대수와 인

구수는 신도시별로는 일산 44.35%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평촌 18.58%, 분당18.37%, 산본

17.75%, 중동 16.95%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재건축방식과 리모델링방식에 의해 증가하는

세대수와 인구수를 총량적으로 비교하면, 재건축

방식의 경우 총 증가 세대수와 인구수가 각각

83,866세대와 495,505인으로 기존 대비 약 33.9%

가 증가하는 반면, 리모델링방식은 58,276세대와

169,189인으로 기존 대비 약 23.6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기별로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하는 세대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

축 방식의 경우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2026

년～2030년 시기에 전체 증가 세대수의 약 77%

에 해당하는 64,590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리모델링 방식의 경우 2015년까

지에 해당하는 시기에 전체 증가 세대수의 약

99.2%에 해당하는 57,807세대가 추가로 공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표5)

2. SN-2 : 재건축, 리모델링 선호 비율 적용

2) 경기도 조례상 허용용적률 250%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3개층 증축, 세대규모비율 평형 : 평형 : 평형 = : :

, 평균 가구원수 분당, 일산, 산본 2.9인/가구, 평촌 3.0인

/가구. 중동 289인/가구

SN-2는 SN-1의 기본전제에 1기 신도시 거주

민의 주거지정비방식 선호비율을 고려하여 정비

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할 경우를 가정하여 정비

사업 후 증가되는 가구수와 인구수를 산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3) 결과 주거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약

64.6%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5.4%는 필요

없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리모델링 방식이

37.6%, 재건축방식이 약 23.2%, 재개발방식이

13.4%, 기반시설 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방식

이 25.8%로 나타났다.

SN-2에서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전체

단지의 60%에 해당하는 단지만 재건축 등의 물

리적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40%의 단지

는 정비사업이 필요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60%의 단지는 각각 리

모델링방식 37%, 재건축(재개발포함)방식 37%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기타 26%의 단지는 기반

시설 정비 또는 주택 대수선 등으로 정비를 추

진하여 세대수나 인구수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4) 또한 각 시기별로 리

모델링방식과 재건축방식이 허용되는 기준을 적

용하여 1단계(현재～2015년까지), 2단계(2016

년～2020년)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리모델링만 허

3) 주민설문은 2013년 7월 4일부터 8월 2일 까지 수도권 1기 신도

시에 거주 하는 거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원을 활용한

개별면접조사로실시하였다. 설문의내용은신도시생활만족도,

주거시설, 교통시설, 공원 및 녹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에

관한인식및개선요구사항과신도시의발전및향후전망등크

게 7개의부문으로구성하였다. 이하자세한내용은 “1기 신도시

의계획적재생방안연구(2013)” 보고서를참조할것.

4) 정비사업 추진비율, 정비방식 선택비율은 설문조사의 결

과를 토대로 수치를 단순화하였다.



구분
정비사업

추진단지

리모델링

적용단지

재건축

적용단지

증가비율

(%, 

세대기준)

세대수 인구수

총 세대수

(기존+증가)

순증가 

세대수
총 인구수

순증가

인구수

전체

소계 138 69 69 28.97 140,465 31,555 407,349 91,510

1단계 67 67 0 23.67 67,037 12,832 194,407 37,213

2단계 2 2 0 19.37 641 104 1,859 302

3단계 13 0 13 35.71 13,016 3,425 37,746 9,933

4단계 50 0 50 35.06 55,242 14,339 160,202 41,583

5단계 6 0 6 23.27 4,529 855 13,134 2,480

분당

소계 42 21 21 29.45 42,454 9,658 123,117 28,008

1단계 20 20 　 18.37 19,637 3,047 56,947 8,836

2단계 1 1 　 17.86 198 30 574 87

3단계 5 　 5 44.82 6,084 1,883 17,644 5,461

4단계 15 　 15 40.01 16,100 4,601 46,690 13,343

5단계 1 　 1 28.70 435 97 1,262 281

일산

소계 36 18 18　 44.10 33,543 10,265 97,275 29,769

1단계 18 18 　 44.35 16,695 5,129 48,416 14,874

2단계 0 0 　 0.00 - - - -

3단계 1 　 1 46.80 850 271 2,465 786

4단계 16 　 16 44.26 15,238 4,675 44,190 13,558

5단계 1 　 1 33.33 760 190 2,204 551

산본

소계 18 9 9 23.47 23,540 4,474 70,620 13,422

1단계 8 8 　 17.71 11,040 1,661 33,120 4,983

2단계 1 1 　 20.13 185 31 555 93

3단계 1 　 1 38.57 1,739 484 5,217 1,452

4단계 6 　 6 27.98 8,737 1,910 26,211 5,730

5단계 2 　 2 26.74 1,839 388 5,517 1,164

평촌

소계 26 13 13 23.64 26,853 5,135 77,874 14,892

1단계 13 13 　 18.55 12,618 1,974 36,592 5,725

2단계 0 　 　 0.00 258 43 748 125

3단계 5 　 5 22.57 4,078 751 11,826 2,178

4단계 7 　 7 33.36 9,166 2,293 26,581 6,650

5단계 1 　 1 11.23 733 74 2,126 215

중동

소계 16 8 8 16.79 14,075 2,023 39,410 5,664

1단계 8 8 　 16.94 7,047 1,021 19,732 2,859

2단계 0 0 　 0.00 - - - -

3단계 1 　 1 15.72 265 36 742 101

4단계 6 　 6 16.73 6,001 860 16,803 2,408

5단계 1 　 1 16.16 762 106 2,134 297

<표 6> SN-2 : 정비사업물량,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 검토결과

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3단계(2021년～2025

년), 4단계(2026년～2030년), 5단계(2031년 이후)

에는 재건축방식으로만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

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305단지의 43.9%에 해당하는

138개 단지가 리모델링과 재건축방식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리모델링과 재건축방식 의

한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각각 69개 단지로 나

타났다.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되는 총 인구수와

세대수는 각각 31,555세대, 91,510인으로 나타났

으며, 증가비율은 약 28.97%로 나타났다. 이를

SN-1과 비교 했을 경우 모든 단지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비해 38%, 모든 단지를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 하는 경우에 비해 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각 시기별로는 1단계, 2단계에서는 재건축 가

능 연한이 해당되는 단지가 없으므로 69개 단지

가 리모델링으로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신도시별로는 분당 21개 단지, 일산 18개 단지,

산본 9개 단지, 평촌 13개 단지, 중동 8개 단지

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3단계

이후부터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하기 때문

에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방식으로 사업이 추

진된다고 가정하여 총 69개 단지가 리모델링으

로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신도시별로는

분당 21개 단지, 일산 18개 단지, 산본 9개 단지,

평촌 13개 단지, 중동 8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추

진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3. SN-3 : 이주수요 고려

SN-3은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를

주변지역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억제할 경우에 허용 가능한 정비사업

물량을 추정한 방식이다. SN-2에서 추정된 정비

사업 대상의 기존가구수(철거가구수)를 기준으로

통상적 수준에서 주택수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추가적 이주수요의 범위 내로 억제하여, 이

주가구수를 산정한 뒤, 이를 역산하여 정비사업

물량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시적인

전월세 증가수요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산

출하였다. 1기 신도시의 30만여 호의 공동주택이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일시에 건설됨에 따라 리

모델링 기준연차인 15년 이상 또는 재건축 기준

연차인 20년～40년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게 된

다.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될 경우 주민들의 대

량이주 및 재입주시까지의 임차주택 수요가 폭

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5)

과거에도 잠실, 고덕 등 대규모의 재개발, 재

5)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은 일반적인 주택스톡

의 변화와는 달리 자가 가구의 임대 가구로의 전환을 동

반함으로서 주택가격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주택가격 가운데 전세가격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이

주가 시작되면 주택시장 내 주택스톡은 단기적으로 감소

하게 되며, 이렇게 줄어든 주택스톡의 감소로 재건축 이

주민들은 같은 시장 내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것이

며 일시적인 초과수요는 같은 시기에 거주지의 이전이

불가피한 동일 시장 내 주민들의 경합과 더불어 전세가

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재건축되는 기간 중 이

주민은 자가가구와 임대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대가

구는 임대시장 내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자가 가구

의 경우도 재건축을 위해 이주시 임대자로 전환될 가능

성이 높아 임대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다(최현정, 2004)

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전세

주택의 구득난이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국지적

이고 일시적인 영향으로 그쳤다. 강남구 및 송파

구 등 서울의 재건축사례를 볼 때, 취학자녀의

학교문제 등으로 이주가구의 60～80%가 인접지

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

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학문제, 교통 및 환경문제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전월세주택 구득난이 야기되었지만,

대부분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으로 그쳤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이주패턴분석을 위해 서

초구의 극동아파트, 송파구의 문정주공아파트 및

강동구의 동서울아파트의 사례분석결과(서울시

정개발연구원, 2002)에 따르면, 각각 전체 이주세

대의 46.2%, 65%, 70.4%가 원 거주지 관내로 이

동하였으며, 초중고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관내 이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주주택 유형도 아파트로 이주한 가구가

62.4～65.3%로 가장 많았다. 이주로 인한 전세가

격도 사업승인 이후 이주완료시점까지 13～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가 지역 주택가

격의 불안정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주수요가

몰렸던 소형평형의 매매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으

나 이주의 영향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실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

전세가격변화를 분석한 최현정(2004)의 논문에

따르면, 이주대상 공동주택의 전세가격이 높을수

록 그리고 이주세대수가 많을수록 전세가격 상

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거리도 동일 동으

로 이동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송파구

를 비롯한 강남구와 강동구 등 주변지역의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갑작스런 상승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과거 주요 재건축사업들과는 달

리 1기 신도시는 수도권 남서부권역 전반에 걸

쳐 30만호가 넘는 대규모 물량이므로 비록 일부

만 리모델링,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임은

분명하다.

일반적인 주택의 수명을 40여년 정도로 가정

할 때 향후 20년 이내에 대부분의 주택들이 리

모델링, 재건축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30% 정도

가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5천여 호 정도

의 주민들이 사업종료 시까지 일시거주를 위한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할 것이며, 50%로 가정할

경우에는 연간 8천여호의 이주가 예상되어 신도

시 주변 및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표7)



구분
정비사업 물량 검토 정비사업 물량의 적정성 검토

SN-1 SN-2 SN-3

SN ․ 정비방식별 최대 사업물량 추정 ․ 정비방식 혼합시 사업물량 추정
․ 일시적 이주 수요를 고려한 적정 

사업물량 추정

시사점 ․ 정비사업 물량 및 도시별, 시기별 집중도 분석 ․ SN-2의 사업물량의 적정성 분석

한계
․ 과도한 사업물량 추정 가능성

․ 가구분화, 소형주택선호 반영필요

․ 재건축 중심 추정 가능성

․ 가구분화, 소형주택선호 반영필요

․ 정비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주수요 

영향력 설정근거

․ 이주가능 권역 설정기준

<표 8> SN별 시사점 및 분석의 한계

구분 총주택수 총가구수
공동

주택수

장래 20년간 연평균 

이주예상가구

(공동주택) 

30%

기준

50%

기준

수도권 6,565,245 8,254,281 - - -

경기도 3,217,483 3,831,134 - - -

신도시 333,893 426,427 317,867
4,800 

(1.5%)

8,000 

(2.5%)

<표 7> 재생사업 추진시 이주예상가구 추정 

이와 같은 장래 연간 이주수요를 신도시 내부

에서 흡수할 수 있는 완충물량이 있으면 전월세

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신도시의 공가율은 전국 평균인 5.4%보다는 낮

아 2010년 기준으로 평균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평촌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공가율이 매

우 낮았으며, 산본은 3.2%로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통계는 위에서 추정한 1.5～2.5% 정도의

일시적인 전월세 증가수요를 다소간 받아줄 수

있는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신도시의 공가율 발

생은 상당수가 매매나 이주로 인해 전출과 전입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단기간 발생하는 경

우이므로 재생사업으로 인한 전월세 수요를 받

아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그림 1> 신도시 공가율 추이
따라서 재생사업으로 인한 전월세 수요증가량

이 권역 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

도의 수준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2년

반 동안의 전월세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

권이 월평균 75천여건, 연간 907천여건이며, 경

기도는 월평균 32천건, 연간 388천건으로 나타났

다. 이주대상 권역을 수도권으로 본다면 월간 전

월세거래량은 최소 52.6천건, 최대 95.5천건으로

평균 75.6천건이며 표준편차는 9.5천건이다.

경기도로 한정해 본다면 전월세거래량이 최소

22.6천건, 최대 40.0천건이며 표준편차는 3.7천건

으로 나타났다. 즉 시기에 따라서 짧은 기간임에

도 변동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봄과

같은 이사철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영향을 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동폭은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이 약 12.6%,

경기도가 약 11.4% 정도이며, 이러한 변화는 금

융위기나 부동산 폭등락 등 급격한 충격이 발생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매

<그림 2> 전월세 거래량 추이

(2011.2~2013.7)

※ 출처: 국토교통부(2013) 보도자료를재구성

년 신도시 전체의 1.5～2.5% 정도라면 신도시

내부 및 수도권 전월세시장에서 일정부분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2)

이를 전제로 SN-3에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

이 일정 수준의 이주수요는 상시 존재하며, 국지

적인 전월세난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적인 이수수요의 수준의 허용범위는 연평균

±2%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이주수요를 모두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가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외부로부터의 가

구유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주의 범위는 신도시와 신도시가 속한 모도시로

한정하였다.

정비사업에 따른 연평균 이주 가능 가구수의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정비사업

추진 단지

리모델링

적용 단지

재건축

적용 단지

증가비율

(%,세대기준)

세대수 인구수

총 세대수
순증가 

세대수
총 인구수

순증가

인구수

전체

소계 138 69 69 21.96 132,832 23,922 385,212 69,373

1단계 67 67* 0 12.69 61,083 6,878 177,141 19,947

2단계 2 2 0 19.37 641 104 1,859 302

3단계 13 0 13* 57.56 15,111 5,520 43,823 16,009

4단계 50 0 50* 23.73 50,611 9,708 146,772 28,153

5단계 6 0 6* 46.57 5,385 1,711 15,617 4,962

분당

소계 42 21 21 24.44 40,810 8,014 118,350 23,241

1단계 20* 20* 　 9.28 18,129 1,539 52,575 4,464

2단계 1 1 　 17.86 198 30 574 87

3단계 5 　 5* 77.47 7,455 3,254 21,621 9,438

4단계 15 　 15* 26.90 14,593 3,094 42,318 8,971

5단계 1 　 1 28.70 435 97 1,262 281

일산

소계 36 18 　 26.73 29,500 6,222 85,549 18,042

1단계 18* 18* 　 23.83 14,322 2,756 41,535 7,993

2단계 0 0 　 0.00 - - - -

3단계 1 　 1 46.80 850 271 2,465 786

4단계 16* 　 16* 28.44 13,567 3,004 39,345 8,712

5단계 1 　 1 33.33 760 190 2,204 551

산본

소계 18 9 9 13.39 21,619 2,553 64,858 7,660

1단계 8* 8* 　 4.39 9,791 412 29,373 1,236

2단계 1 1 　 20.13 185 31 555 93

3단계 1 　 1* 64.38 2,063 808 6,189 2,424

4단계 6* 　 6* 9.57 7,480 653 22,441 1,960

5단계 2 　 2* 44.74 2,100 649 6,301 1,948

평촌

소계 26 13 13 20.24 26,113 4,395 75,727 12,745

1단계 13* 13* 　 8.67 11,566 922 33,543 2,675

2단계 0 　 　 0.00 258 43 748 125

3단계 5* 　 5* 34.60 4,478 1,151 12,986 3,338

4단계 7* 　 7* 23.42 8,483 1,610 24,599 4,668

5단계 1* 　 1* 101.49 1,328 669 3,851 1,940

중동

소계 16 8 8 22.72 14,790 2,738 41,412 7,666

1단계 8* 8* 　 20.72 7,274 1,248 20,368 3,495

2단계 0 0 　 0.00 - - - -

3단계 1 　 1 15.72 265 36 742 101

4단계 6* 　 6* 26.21 6,489 1,348 18,168 3,773

5단계 1 　 1 16.16 762 106 2,134 297

* : 정비사업 가능 단지 중 적정 이주수요 초과로 인해 일부만 사업 진행 가능

<표 9> SN3 : 정비사업물량,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 검토결과

  ×  
여기서,R0 : 정비사업이전의총가구수

Rd : n-1차정비사업완료후총가구수
A : n차정비사업에따른연평균이주가능가

구수

이러한 추정방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비사업

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추정하였다. 조합설립 추진 단계부터 준공 이

후 입주완료까지의 기간을 총 5년으로, 그 중 실

제로 이주수요가 발생되는 기간은 2년으로 가정

하여 해당 기간에만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이

주수요가 연간 2%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

정하였다. 분석결과 기간별로 신도시 전체 가구

수의 약 12%에 해당하는 51,866가구의 이주수요

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를 연간 1.5% 수준으로 낮

출 경우, 분석결과 기간별로 신도시 전체 가구수

의 약 9%에 해당하는 38,343가구의 이주수요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8)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 규모를 전

제로 수용가능한 정비사업의 물량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시기에서 적정 이주자 수를 초과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되

는 총 인구수와 세대수는 각각 23,922세대,



구분
모도시 (U) 이주 가능 가구수(A) (2% 적용시) 이주 가능 가구수(A) (1.5% 적용시)

전체 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소계 1,222,826 426,427 47,954 49,834 51,790 53,820 55,930 36,142 37,211 38,312 39,442 40,609

성남

(분당)
335,614 136,021 13,161 13,677 14,214 14,771 15,350 9,920 10,213 10,515 10,825 11,145

고양

(일산)
303,568 100,397 11,905 12,371 12,857 13,361 13,885 8,972 9,238 9,511 9,792 10,081

군포

(산본)
92,647 73,287 3,633 3,776 3,924 4,078 4,238 2,738 2,819 2,903 2,988 3,077

안양

(평촌)
199,484 47,709 7,823 8,130 8,449 8,780 9,124 5,896 6,070 6,250 6,434 6,625

부천

(중동)
291,513 69,013 11,432 11,880 12,346 12,830 13,333 8,616 8,871 9,133 9,403 9,681

<표 10>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 추정 (2%, 1.5% 적용시)

69,373인으로 나타났으며, 증가비율은 약 21.98%

로 나타나 SN-2와 비교 시 24.2%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시기별 초과하는 이주

수요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음 시기로 일

부 순연시킬 경우 일부 물량을 더 수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9)

Ⅳ. 종합분석 : SN 비교 및 재생방향 제언

SN-1과 SN-2는 주택노후도(건축연한)을 기준

으로 정비사업 도래시기와 사업물량을 추정하고

정비사업 후 증가되는 가구수 및 인구수를 추정

한 결과이다. 다만 SN-1의 경우 재건축과 리모

델링 허용기준을 전제로 각각의 방식으로 최대

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당하며,

SN-2는 1기 신도시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를 토대로 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전체 단지의

60% 수준으로 가정한 뒤, 정비사업 방식을 혼합

한 경우로 차이가 있다.

SN-1의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의 정비

사업의 도래시기와 각각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로 발생가능 한 사업물량을 추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

나 주택노후도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단지 모두

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다소 과도한 물량이 산정될 수 있으며 각

기 다른 방식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물량을 추

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SN-2는 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보다 현실적으

로 조정하고, 정비방식 선호비율을 적용하여 정

비방식을 혼합하였을 때의 사업물량을 추정하였

다는 점에서 SN-1에 비해 현실적인 물량을 추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

나 정비방식의 혼합기준을 재건축방식이 리모델

링방식에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진행되어,

재건축방식과 리모델링 방식이 동일한 시기에

선택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한

계가 있다. 또한 SN-1과 SN-2는 현재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공급 가능한 세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가구원수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한

계가 있으며, 현재의 세대규모비율을 적용하여

세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가구분화와 소형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에 SN-3은 SN-1, 2와 달리 정비사업 물

량의 적정수준을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이주

수요의 수용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SN-4는 정비사업에 따

른 일시적 이주수요의 수용수준을 전제로 정비

사업 물량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으나 국지적 전월세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적인 이주수요를 정비사업에 의한 이

주수요로 활용함에 따라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주가구의 수용범위

(권역) 설정에 대한 다양한 대안검토가 이루어지

지 않은 한계가 있다. (표10)

이상의 SN 분석결과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주

거지의 재생여건의 종합적 분석결과와 이를 감

안한 재생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비사업의 총량적

규모와 사업방식별, 사업시기별 추진비율에 대한

단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1기 신도시 주거지, 특히 아

파트단지의 경우 조성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대

부분 건축연한이 20여년이 경과하고 있어 향후

10～15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 노후화

에 따른 정비사업의 총량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정시기에 과도한 정비사업이 집중되



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정비사업의 총량적 수준은 다소 제

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반시설 수준,

국지적인 전월세난 등을 고려하여 연간 또는 5

년 주기로 정비사업 물량을 관리하고, 리모델링

이 집중되는 향후 10년과 재건축이 집중되는

2026년 이후의 특정시기의 정비사업 물량을 최

대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는 세대수 증가가 이루어지는 리모델링방식, 수

평 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을 다변화하고, 대수

선, 주거환경개선 등의 관리를 통해 주택성능을

개선시켜 전면 재건축방식의 정비사업 물량을

감소 또는 도래시기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신도시 주거지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도시의 전세가구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분당 33%, 평촌 32%, 중동 26%, 일산 29%, 산

본 30%로서 평균 30%의 가구가 전세를 살고 있

다. 월세 및 사글세 가구비율도 분당 17%, 평촌

9%, 중동 21%, 일산 22%, 산본 18%로서 평균

17%의 가구가 월세 및 사글세를 살고 있다. 따

라서 자가주택이 아닌 타인주택에 전월세를 살

고 있는 가구가 47% 정도로서 거의 절반에 육

박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신도시 지역외의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3정도의 가구는 재생사업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들이 안정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

을 수립함과 아울러 이들의 이주주택 수요에 대

한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전월세 시장의 진단과

수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이 64～

85㎡ 수준으로 가장 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 규

모의 주택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일부의 영세 소유자

와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

의 경제적 능력에 맞춘 저가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들에 대한 저리

융자 등 지원도 필요하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속한 모도시의

기성시가지 재생사업들과의 연계하여 광역적 대

책마련도 필요하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모도시인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의 주택들이 대부분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가옥주 뿐

만 아니라 전체 세대의 65%가 넘는 세입자의

이주대책문제와 영세 상인에 대한 생활대책 수

립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지자체는 단계적 순환식 사업을 유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을 위한 대

책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의 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생사업과 맞물릴 경우 그 파장

은 더욱 증폭될 수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비사업을 위한 물리적 계획 수립 시

개별 단지 차원의 계획수립을 탈피하여 도시공

간구조, 기반시설 여건, 주거 밀도의 총량적 관

리, 다양한 주거수요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시에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되, 도로․공원녹지 등

의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주거밀도의 총량적 관리

를 염두에 둔 종합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역세권 인접지역, 저밀도 주거지 인접지역,

공원녹지 또는 구릉지 인접지역 등 도시공간구조

의 특성에 따라 개발밀도와 건축형식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공원녹

지 등의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건축시 필요한 용지를 기부채납 등을 통해 확보

하도록 하고, 공원녹지 등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주거블록의 위치 또는 도로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지교환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외에 단지계획 수립 차

원에서는 근린 또는 생활권 단위에서의 커뮤니티

시설, 오픈스페이스, 서비스시설 등의 확충과 효

율적 배치를 위한 주동배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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